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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C생]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제1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면 3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6.

20.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20. 3. 19.을 기준시점으로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억

8,100만 원인 사실, 위 2019. 6. 20.에서 약 20일이 지난 후인 2019. 7.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위치, 면적 등이 비슷한 수원시 장안구 U아파트 V호(84.93m²)에 대한 관련

경매사건에서의 감정가액이 2억 1,7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 각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인 2억 1,700만 원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8,275,629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J은행 B 27,700,000원

2 J은행 B 85,000,000원

3 J은행 B 51,600,000원

4 Q은행 D회사 240,000,000원 공동저당

5 Q은행 D회사 240,000,000원 공동저당

②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J은행에 대한 위 순번 제1 내지 3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은 126,196,578원(=



20,004,748원 + 64,974,174원 + 41,244,656원)이다.

③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19, 20, 2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Q은행에 대한 위 순번 제4, 5번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화성시 W리 소재 아래 표

기재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한 것인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은 195,321,280원이고,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들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Q은행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2,079,051원(= 피담보채권

총액 195,321,28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17,000,000원 ÷ 위 공동담보들의 시가 합계액

3,508,944,23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B 1 이 사건 부동산 217,000,000 을 제8, 12호증

D회사 2 화성시 X 668,340,000 갑 제24호증

3 화성시 Y 644,960,000 갑 제25~28, 30~32호증

4 화성시 Z

5 화성시 AA

6 화성시 AB

7 2~6, 10번 지상 AC동 건물

8 2~6, 10번 지상 AD동 건물

9 2~6, 10번 지상 AE동 건물

10 화성시 AF 중 23/25 지분 9,700,000 갑 제29호증

화성시 AF 중 2/25 지분 906,000 갑 제20호증

11 화성시 AG 1,347,675,000 갑 제20, 33호증

12 12번 지상 AC동 건물 437,055,200 갑 제20, 34호증

13 12번 지상 AD동 건물 102,960,000 갑 제20, 35호증

14 화성시 AH 중 148/165 지분 62,000,000 갑 제36호증

화성시 AH 중 17/165 지분 2,533,000 갑 제20, 36호증

15 화성시 M 중 1615/1914 지분 15,000,000 갑 제37호증

화성시 M 중 299/1914 지분 815,030 갑 제20, 37호증

합계 3,508,944,230



④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138,275,629원(= J은행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

126,196,578원 + Q은행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2,079,051원)이다.』

○ 제1심판결 10면 9행 "이유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자신을 속여 D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D회사과 B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선의라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고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3.경에야 이루어진 것이고, 위 고소에 관하여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2020. 11.경 B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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